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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우주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확대

- 10월 8일부터 시행... 관련기업 보증·공제 비용부담 완화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과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방위산업공제조합

(이사장 김종출, 이하 ‘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8일(목)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역시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처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

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 산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군 동반성장의 상승 효과(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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